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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민사집행

생계비계좌는 시행 중이고, 초과액
분리송금은 아직 입법예고다

250만원 보호한도와 전액 입금 거절 문제, 7월 개정안이 바꾸는 범위

현행 민사집행법·시행령과 법무부의 2026년 7월 입법예고를 대조해 이미 시행 중인 보호한도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분리송금 기능을 분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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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생계비계좌의 현행 규칙과 초과액 분리송금안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고 본다. 생계비계좌와 250만원 한도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반면 분리송금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다. 개정안은 입금 편의를 높이지만

관리계좌로 간 초과액에 생계비계좌와 같은 압류금지

지위를 주지 않는다.

http://127.0.0.1:4328/briefing


0 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생계비계좌와 250만원 한도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한도 초과분을 일반 관리계좌로 보내는 방식은 2026년 9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 입법예고안입니다.

항목 확인된 내용 비고

현행 시행 2026년 2월 1일 민사집행법·시행령

잔액 한도 250만원 계좌 잔액

월 입금 한도 250만원 월 누적입금액

개설 수 1인 1계좌 전 금융기관 통틀어

공개 계좌 수 531,174개 2026년 6월 23일

분리송금 입법예고 7월 24일~9월 2일

개정법은 생계비계좌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자연인이 취급기관 전체를 통틀어 한 계좌만 개설하도록 합니다. 시중·지방·특수·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우체국 등이 취급기관에 포함됩니다.

법무부 개정안은 같은 금융회사에 일반 입출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하고 한도 안 금액은 생계비계좌로, 초과액은 관리계좌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아직 공포·시행된 규칙이 아닙니다.



0 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현행 제도는 입금 뒤 잔액과 해당 월 누적입금액을 각각 250만원 이하로 봅니다. 둘 중 하나의 남은 폭보다 새 입금액이 크면 전액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잔액 180만원, 월 누적 220만원일 때 60만원이 들어오면 월 기준 남은 폭은 30만원입니다. 현행은 전액 거절될 수 있고 예고안은

30만원을 생계비계좌, 나머지 30만원을 관리계좌로 보내는 구조입니다.

관리계좌는 편의를 위한 일반 입출금계좌입니다. 개정안은 그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바꾸지 않으므로 초과액이 자동으로 같은 보호를

받는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금융회사는 1인 1계좌와 잔액·월 입금액을 전산으로 통제합니다. 예고안이 시행되면 관리계좌 지정, 초과액 분기와 이용자·송금인

고지가 추가됩니다.



0 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큰 급여·매출대금·가족송금을 받는 이용자는 지금 송금 실패 뒤 금액을 나누거나 다른 계좌를 알려야 합니다. 분리송금이 시행되면

재송금 부담은 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생계비계좌에 들어가는 30만원만 그 계좌의 명시적 보호범위에 들어갑니다. 관리계좌의 30만원은 일반예금 규칙과

집행절차를 따릅니다.

보호액과 일반예금을 같은 성공 메시지로 보여 주면 법적 지위가 같다고 오인할 수 있습니다. 두 금액을 화면과 거래명세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월 잔여한도 30만원 250만원-220만원

생계비계좌 30만원 예고안 가정

관리계좌 30만원 일반예금 지위



0 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공포와 시행일

입법예고는 확정 법령이 아니며 의견수렴 뒤 문구나 준비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초과액의 지위 표시

앱·창구·문자에서 보호액과 관리계좌 일반예금을 구분하는

방식은 예고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03

두 문턱 계산

잔액과 월 누적입금액 중 작은 잔여한도를 즉시 보여 주는 공통

화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04

집행 단계의 접근

이미 압류된 일반계좌의 해제·범위변경 절차와 처리기간을

이번 개정안이 단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0 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국민

대상회사

당국

갈림길

분리송금안을 어떤 조건으로 시행할

것인가

잔액과 해당 월 누적입금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큰 입금 전 두 잔여한도 중 작은 금액을 계산하고 공포 전에는 분리송금을 이용 가능하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송금 실패 화면·거래명세·반환시각을 보관합니다.—

생계비계좌 보호액과 일반 관리계좌 초과액을 한 화면에서 분리 표시합니다.—

전액 거절과 분리송금의 적용일·반환코드·월 누적 기준을 이용자와 송금인에게 설명합니다.—

최종 조문·시행일·전산 적용일을 함께 공개합니다.—

금융회사별 거절·분리송금 건수와 민원 유형을 같은 정의로 집계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최종 조문과 시행일, 보호액·초과액 표시와 금융회사 전산 적용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A

예고안대로 신속 시행

전액 거절과 재송금은 줄지만 보호총액은 그대로이고

초과액의 일반예금 지위를 선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B

표시·통계를 보완해 시행

보호액·초과액·월 잔여한도와 송금결과를 표준화하면

오인을 줄이는 대신 개선 시점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의견수렴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관보 공포문과 금융회사 전산 공지를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4개의 연결 지식

금융상품 보통예금

금융상품 정기예금

제도와 규칙 예금자보호제도

피해구제 자료열람요구권

http://127.0.0.1:4328/products/demand-deposit
http://127.0.0.1:4328/products/term-deposit
http://127.0.0.1:4328/rules/deposit-protection
http://127.0.0.1:4328/remedy/records-access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8건

8
확인 항목

7
1차 자료

1
파생 계산

9월 2일
뒤
추적 예정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파생 1차 자료의 수치를 이용한 계산

01 1차
생계비계좌의 법적 근거와 1인 1계좌·월 입금한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46조의2

원문 열기 ↗

02 1차
한도 250만원과 취급기관

민사집행법 시행령

원문 열기 ↗

03 1차
시행범위와 적용시점

법무부 2026년 2월 2일 안내

원문 열기 ↗

04 1차
초과액 분리송금안과 공개 계좌 수

법무부 2026년 7월 24일 보도자료

원문 열기 ↗

05 1차
입법예고 기간과 제8조 제6·7항 신설안

법제처 입법예고

원문 열기 ↗

06 1차
국민참여 의견 제출 경로

원문 열기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052997
https://www.law.go.kr/LSW/lsInfoP.do?chrClsCd=010202&lsId=010014&lsiSeq=283025&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
https://mojhome.moj.go.kr/bbs/moj/189/603060/artclView.do
https://www.moj.go.kr/bbs/moj/182/497483/download.do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Cd=2000000329238&lawSeq=87818&lawType=TYPE5&mid=a10104010000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818?opYn=Y%2526diff


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고 제2026-285호

07 1차
개정법의 공포일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0733호 개정이유

원문 열기 ↗

08 파생
잔액 180만원·월 누적 220만원·신규 60만원이면 월 잔여한도 30만원

250만원-220만원=30만원. 예고안 적용 설명용 사례

계산식

추적 예정 의견수렴 종료 뒤 법제처 심사·국무회의·관보 공포와 금융회사 전산 적용일을 확인하고 공포문이 달라지면 계산과 행동항목을 수정합니다.

정정 이력 정정 없음. 시행 중인 250만원 보호한도와 아직 입법예고인 분리송금 기능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이며 개별 압류·집행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보호범위와 절차는 계좌·재산·

집행상태와 최종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202&lsId=009290&lsRvsGubun=all

